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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선거법 1인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

[중앙일보] "비례대표 1인1표제 유권자 선택권 침해"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전국구) 의석

을 배분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와 관련,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만 투표를 하는 '1인1표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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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거법 1인1표제 위헌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 결정이 망국적 지역분할구도의 완화와 정치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감정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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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면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로도 해석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때 내야 하는 기탁금 2천만원 규정과 선관위가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에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공직선

거법(56, 57조)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鐘재판관) 는 19일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의석 배분 규

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선거법(189조) 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5명 이상 내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5% 이

상을 얻은 정당에만 소속 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총득표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돼야 하는 직접선거의 

원칙상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도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후보와 소속 정당에 대한 투표를 분리하지 않고 후보에 대한 지

지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현행 '1인1표제' 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같은 헌재의 위헌. 한정위헌 결정으로 2004년 실시될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한표는 후보자, 한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1

인2표제' 등 다른 방법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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